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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격차와 지방재정의 격차 사이에 인과관계

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 격차의 그랜저 원인인 관계를 더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1995년 이후 분석에서 이러

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지역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의 격차를 가져 오고, 지방재정

의 격차가 다시 지역경제의 격차를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수평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

형발전정책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역경제, 지방재정, 격차지수, 그랜저 인과관계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ities among the gap index of local economies 

and local public finance gap index based on empirical test of long-term time 

series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long-term time series data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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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llows. First, the regional economic gap index were found to be Granger 

causes of the local fiscal gap index. Second, there were many causal relationships 

in both directions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among the regional economic gap 

index and the local fiscal gap index. In other word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gap of regional economy was Granger cause of the gap of local public 

finance and the gap of local public finance was Granger cause of regional 

economic gap, but the former causal relationship was stronger. Therefore, in 

order to narrow the horizontal gap in local public finance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not only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but also a balanced 

development policy is necessary.

 Keywords: Local Economy, Local Public Finance, Inequality Index, Granger 

Cau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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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인구는 물론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방세 수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러한 격차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그 지속성과 격차의 확대 때

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적 측면의 격차는 오병기(2020)가 분석한 것처럼 60년 이상 지속되어온바, 그 격

차라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왔지만, 그 격차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분

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고는 지방재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지역경제에 주목하면서, 지방재정

의 격차가 곧 지역경제의 격차로 인한 것이라는 시각을 바탕에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말하자

면 지역경제의 순환과정 속에서 지역경제의 격차와 지방재정의 격차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

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격차에 대해 60년 이상 축적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지역 간 재정적 격차가 장기적 추세임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계량경제 분석을 통하

여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격차지수 사이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장기적 인과관계를 파

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Ⅱ.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격차 추이

우리나라에서 지역경제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경제 통계인 

지역내총생산(GRDP) 실질성장률과 경제 규모에서 그러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내총

생산 자료는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6.15%였으나 비수도권은 5.25%에 그쳤다. 전국 대비 지역경제 비중에

서도 수도권은 1985년에 45.34%를 기록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51.92%를 기록

한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동안 56.12%에서 48.06%로 감소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의 수

도권-비수도권 역전은 인구보다 4년 빠른 2015년에 일어났는데, 경제적 요인이 인구변화를 

유인한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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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권역별 GRDP 실질성장률 이동평균(MA) 추이

(단위: 전년 대비 증가율, %)

<그림 2> 권역별 지역내총생산 비중 추이

(단위: 전국 대비 비중, %)

주: 이동평균은 5년 기준.

출처: 통계청.

주: 통계청 제공 2015년 기준년 실질GRDP를 바

탕으로 계산하였으며, 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출처: 통계청.

지역경제의 격차는 2015년 이후에 수도권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섰지만, 지방세 수입은 

단 한 차례도 비수도권이 수도권 비중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통계로 볼 

때, 1971년 전국 지방세 징수액이 불과 398억원일 때 수도권은 전체의 56.9%인 226억원, 

비수도권은 전체의 43.1%인 172억원을 거둬들이고 있었다. 이 추세는 2019년까지 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는바,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중이 52.4% 대 47.6%를 보인 1992년이 가장 

격차가 적었던 해이다. 지역내총생산 역전이 발생한 2015년 이후에는 그러한 격차가 점차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 징수액만으로는 지방재정 전체적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

정연감에서 제공하는 일반회계 결산 규모의 지방재정지출 총액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역 간 지방세 징수액을 비롯한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역대 정부

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정조정제도를 운

용해 왔음에도, 수도권의 재정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수도권 비중은 1995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재정지출 비중은 1967년 광역 

34.8%, 기초 12.5%, 합계 25.8%였으나 2019년에는 광역 41.6%, 기초 35.9%, 합계 38.6%

로 커졌다. 지방재정 규모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 징수액에서 나타난 격차를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로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2010년대 들어 수도권의 

비중 증가세가 커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2010년에 수도권 재정 

규모는 전국 대비 36.4%(광역 39.5%, 기초 33.6%)였으나 2019년에는 38.6%(광역 41.6%, 

기초 35.9%)까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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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도권 지방세 징수액 비중 추이

(단위: 전국 대비, %)

<그림 4> 수도권 지방재정지출 비중 추이

(단위: 전국 대비,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통계청, kosisi.kr).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통계청, kosisi.kr).

Ⅲ.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정량적 격차 분석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측면에서 1960년대부터 격차가 확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격차 분석에서 많이 활용

되는 지니계수와 변이계수를 활용하여 시기별 지방재정지출의 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분석한 지니계수는 상대지니계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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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정의된다. 이 때  는 개별 변수, 
 는 변수 평균이다. 

지니계수는 모든 변수들이 균등할 때 격차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 이론적으로 0과 1 사이에 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1에 가까워지거나 변이계

수가 더 커질수록 격차가 커지고 지니계수가 0에 가까워지거나 변이계수가 작아질수록 격차

가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할 때, 연도별로 광역자치단체 수가 달라짐을 감안하여 분석하였는데, 1967년에는 광

역자치단체가 11개였으나 2019년에는 17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각각의 격차지수인 지니

계수와 변이계수는 광역별 실질가격 변수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즉, 소득세 및 법인세 징수

액, 지역내총생산(GRDP), 각 지방재정지출(광역 및 기초 합계)의 총량 변수를 바탕으로 지니

계수와 변이계수를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1985년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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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제공되고 있어 다른 변수들보다 분석대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고 분

석결과를 논하도록 한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변수에서 지역 간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커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재정지출 총액의 경우, 1970년대 지니계수(이하 GI) 

평균과 변이계수(이하 CV) 평균이 각각 0.280과 0.508이었으나 2010년대 평균은 각각 

0.384와 0.752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경제비, 교육문화비, 사회복지비 등 

대부분의 주요 지방재정지출에서 나타나고 있다.1)

한편 지역경제 변수로 선택한 소득 관련 국세 징수액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1990년대 후반

에 급격한 지수 상승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격차가 완화되었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다

시 격차지수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수도권 GRDP가 비수도권 GRDP 비

중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인구도 역전되었는데, 지역경제 변수 중 하나인 지역별 소득 관

련 국세 징수액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5년부터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 역시 지속적으로 격차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GI 평균과 CV 평균은 1980년대 각각 0.392와 0.880에서 2010년대 각각 0.465와 

1.067로 대폭 상승하였다. <그림 5>의 변수별 격차지수 그래프로 볼 때도 지방재정지출 총액

과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우리나라 지역 사이의 

경제적, 재정적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격차 분석 결과를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변수별 GI와 CV 사이의 인과관계

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표 1> 지역 간 재정지출 및 국세 징수액, 지역내총생산 격차지수(기간 평균) 추이

1) 여기서 산업경제비 및 교육문화비 등의 분류는 현재 지방재정지출의 장관별 분류와 상이하지만, 6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천해온 분류 방식을 유사한 성격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Ⅳ장의 자료에 대한 설명과 오병기(2020)를 참조하기 바란다.

총지출 지역개발비 산업경제비

GI CV GI CV GI CV

1960년대 0.279 0.503 0.384 0.830 0.347 0.628 

1970년대 0.280 0.508 0.306 0.628 0.301 0.534 

1980년대 0.332 0.607 0.327 0.622 0.415 0.745 

1990년대 0.359 0.670 0.394 0.758 0.455 0.818 

2000년대 0.373 0.724 0.408 0.783 0.419 0.755 

2010년대 0.384 0.752 0.382 0.800 0.462 0.838 

전 기간 0.342 0.644 0.365 0.725 0.4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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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 지니계수, CV: 변이계수

<그림 5> 각 변수의 지역 간 격차 추이

지방재정지출 총액 격차 추이 지역개발비 격차 추이

* GI: 지니계수, CV: 변이계수

교육문화비 사회복지비 국세 징수액

GI CV GI CV GI CV

1960년대 - - 0.389 0.760 0.677 2.184 

1970년대 0.326 0.607 0.333 0.677 0.711 2.341 

1980년대 0.332 0.660 0.346 0.696 0.707 2.294 

1990년대 0.387 0.914 0.368 0.696 0.725 2.329 

2000년대 0.463 1.088 0.363 0.711 0.715 2.183 

2010년대 0.422 0.907 0.384 0.778 0.667 1.884 

전 기간 0.397 0.879 0.360 0.715 0.703 2.205 

소득세 징수액 법인세 징수액 지역내총생산

GI CV GI CV GI CV

1960년대 0.636 2.066 0.770 2.426 - -

1970년대 0.675 2.196 0.778 2.584 - -

1980년대 0.647 1.989 0.792 2.707 0.392 0.880 

1990년대 0.665 2.015 0.822 2.826 0.426 0.968 

2000년대 0.672 1.978 0.764 2.394 0.431 0.990 

2010년대 0.634 1.765 0.711 2.024 0.465 1.067 

전 기간 0.657 1.993 0.773 2.502 0.434 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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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비 격차 추이 교육 및 문화비 격차 추이

* GI: 지니계수, CV: 변이계수

사회복지비 격차 추이 국세 징수액 격차 추이

* GI: 지니계수, CV: 변이계수

국세 소득세 징수액 격차 추이 국세 법인세 징수액 격차 추이

* GI: 지니계수, CV: 변이계수

지역내총생산 격차 추이

* GI: 지니계수, CV: 변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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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인과관계 분석

1. 선행연구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순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오병기(2021)에 요약되어 있다. 오병

기(2021)는 한 방향의 인과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거시경제의 순환과정 속에서 케인즈적 인

과관계와 바그너적 인과관계를 동시에 논하면서 분석한 바 있다. 결국 지역경제의 격차와 지

방재정의 격차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케인즈적 인과관계와 바그너적 인과관계에 대해 단방향의 인과관계를 주

로 분석하고 있는데, 김영덕･조경엽(2008), 김경근･염병배(2014), 박승준･윤용중(2013) 등은 

케인즈적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김성

순(2009), 김흥균･박승준(2012), 이강구･하준영(2017), 김행선･이미혜(2018), 김소영･김용

건(2020) 등은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다. 

바그너적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으로는 노근호 외(1995), 주만수(2001), 오병기(2006), 김

의섭(2009), 김의섭･임응순(2010), 문병근･성상기(2011), 이창근(2019) 등을 들 수 있다. 대

체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한국 지역경제 수준에서는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오병기(2006), 이창근(2019) 등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케인즈적 인과관계와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고, 김의섭･임응순(2010)은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성립하나, 케인즈적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문병근･성상기(2011)는 부분적으로 케인

즈적 인과관계만을 발견하였다. 

해외 문헌의 경우도 한국 문헌들과 비교적 유사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Manuel(2018)의 

스페인 사례 분석은 바그너 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였지만, Priesmeier and 

Koester(2012)의 독일 사례 분석, Serena and Andrea(2011)의 OECD 국가 사례 분석, 

Ghazy et. al.(2020)의 이집트 사례 분석, Antoniou et. al.(2013)의 그리스 사례 분석 등에

서는 대체적으로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격차에 관한 선행연구도 다수 존재하는데, 상당수 연구들은 지

방재정 격차의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성근 외(2015)가 지적하듯이 그 동안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으

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의존재원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지만, 그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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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재정에 대해 연구

하는 대부분의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격차의 현상과 그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러한 분석이 현상적인 것에 그치고 분석 대상 기간도 20여 년 안팎임을 감안한다면, 

좀 더 긴 역사적 안목으로 그 근원에 대해 고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지방재정 격차에 대한 일단의 연구들을 꼽아 보자면 다음과 같다. 분권교부세 폐

지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를 분석한 김흥주･황광선(2017),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으로 재

정격차를 완화할 가능성을 분석한 임정빈 외(2017),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지역 간 재정력 격

차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을 제시한 박근후･신명주(2020) 등은 대체적으로 재정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격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필요

성을 제시한 유태현･임상수(2018),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차등적 재정분

권이 필요함을 제시한 유태현(2017),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분권 정책 추진이 지역 간 격차

를 더욱 심화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균형발전 효과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경

수 외(2019) 등은 재정분권 정책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차이를 감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경우에 따라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수도 있으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한 문광민(2017)과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가 완화된다고 주장한 강황묵･남창우(2020) 등에 따르면 재정분권 정책이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상반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이론, 분석방법 및 자료

1) 이론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은 상호 순환과정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역경제 변수와 지방재정 변수에 대해 케인즈적 인과관계와 

바그너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바그너 가설은 지역의 소득을 외생변수, 정부지출을 내생변수로 간주해 재정지출 규모가 소

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양(+)의 단방향 인과관계인 반면, 케인즈 가설은 정부지출을 외생변수, 

경제성장을 내생변수로 간주해 정부지출이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작용하는 양(+)의 단방향 인

과관계를 가정한다. 대체로 일관된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해내는 바그너적 인과관계에 비해 케인

즈적 인과관계는 입증이 어려운 편인데, 그 이유는 정부지출이 순수한 투자적 성격의 지출이 아

니라 경상적 지출과 혼재해 있기 때문이므로, 케인즈적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서는 투자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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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선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문병근･성상기, 2011:88-89(오병기, 2021:71-72 재인용)).

케인즈 모형의 이론적 구조가 설명력을 가지는 부분은 재정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가져오

는 부분이다. 정부가 경상적･소비적 지출보다는 자본적･투자적 지출을 증가시키며, 민간경제

주체의 의사를 수렴하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지출한다면, 생산성이 제고되어 

시간이 흐른 후 소득 수준도 향상하게 된다. 케인즈 모형은 전통적으로 공공지출 증가가 소득

을 성장시킨다는 식으로 정의된다(노근호 외, 1995(오병기, 2021:72 재인용)).2)

바그너 가설이 설득력을 가지는 부분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정부활동이 끊임없이 추

가되고 기존의 정부활동이 확충됨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대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경제성장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즉, 정부의 일상적 재정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및 민간에 대한 단순한 이전경비를 포함하여 경상적 지출이 증가하는 

부분과, 경제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적 지출이 증가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경상적 지출이 증가할수록 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운용이 비탄력적이 되어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병기, 2021:72). 

일반적으로 두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이러한 인과관계는 양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그림 6>로 제시

하였다.

바그너적 인과관계 : log 



log   

케인즈적 인과관계 : log 



log 

여기서,  =시간,  = 소득,  =재정지출,  = white noise

2) 케인즈 모형은 단기적인 경기안정화 정책으로서 재정지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시계열 

자료로 케인즈적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이론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장단기를 

구별하지 않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접근하였다(오병기, 

2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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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역경제의 케인즈적 인과관계와 바그너적 인과관계 도식

출처: 오병기, 2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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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및 모형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되, 지역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의 격차를 유발하

고, 다시 지방재정의 격차가 지역경제의 격차를 불러온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앞 장에서 분석하였던 변수별 지니계수 및 변이계수를 투입하여 상호 인과관계

가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말하자면 지역 간 경제적 격차지수와 재정적 격차지수에 대해 양방

향의 인과관계가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만약 지역경제의 격차지수가 지방재정의 격차

지수의 그랜저 원인이고, 동시에 지방재정 격차지수가 지역경제 격차지수의 그랜저 원인이라

면, 우리나라 지역경제에서 지역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의 격차를 유발하고, 다시 지방재정의 

격차가 지역경제의 격차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결

과는 그동안 확대되어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격차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인과관계를 검정할 때는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활용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의 개념은 

‘과거만이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또한, 확률변수가 아닌 변

수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미가 없으므로 오직 확률적 성질을 가진 시계열자료나 패널자료에서

만 인과관계를 논하게 된다. 그랜저 인과관계의 정의를 통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선형예측만

을 가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비선형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선형변형을 통해서도 인과

관계가 변질되지는 않는다. 그랜저 인과관계의 정의를 통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선형예측만을 

가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비선형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선형변형을 통해서도 인과관

계가 변질되지는 않는다. 가령  와  라는 두 변수의 그랜저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

성된다(오병기, 2010:100-101).

    
  



     
  



       

    
  



      
  



     

 와  는 각각 white noise error

이들 식에서        ⋯      의 결합가설이 기각되지 않고 채택된다면 

는  의 그랜저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동가설이 기각된다면  는  의 그랜저원인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  ⋯ )의 결합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는  의 

그랜저원인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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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cv =소득 CV,  cv =재정지출 CV

 와  는 각각 white noise error

3) 자료

분석에 투입한 자료는 196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 시계열 자료이며 출처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지방재정지출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연감 자료에서 일반회계 부문별 결산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문별 지방재정지출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기능별 

지출들의 분류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서 연결 짓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

에서는 그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온 장관별 지방재정지출 자료를 구축한 후, 시계열

적 일관성과 경제적 특징이 일치하도록 통계자료를 재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지출 

총액, 지역개발비(S.O.C. 관련), 산업경제비, 교육 및 문화비, 사회복지비로 재분류하였는데, 

자세한 분류방식 및 연결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재정지출 분류 방식은 그동안 많은 변천 과정을 겪었으며, 2008년

부터 현재의 분류 방식이 정착되었다. 지방재정지출의 장관별(부문별) 분류 변천과정은 다음

과 같이 세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 시기는 1967년부터 1995년, 두 번째 시기는 

1996년부터 2007년,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시기인 1967년부터 1995년까지의 지방재정지출 장관별(부문별) 분류는 의회 및 선거비

를 포함한 일반행정비, 보건과 청소위생을 포함한 사회복리비(사회복지비), 농림수산, 농촌진

흥, 축산 등을 포함한 산업경제비, SOC 관련 지출인 공익사업비, 소방을 포함한 민방위운영

비, 전출금 및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제비(지원･기타경비)가 시계열적 일관성을 가지며 통계자

료가 제공되고 있다. 두 번째로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장관별로 볼 때, 입법 및 선거관

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 교육문화, 보건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지역사회개발을 합친 

사회개발비,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를 합친 경제개발비, 민

방위, 지원･기타경비로 분류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시기와 연결을 짓는다면, 일반

행정비와 민방위비, 지원･기타경비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농수산개발 및 지역경제개발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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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비와 그 성격이 유사하며, 보건･생활환경개선 및 사회보장은 사회복지비, 국토자원

보존개발 및 교통관리는 지역개발비(공익사업비), 교육문화비는 문화체육비의 성격을 물려받

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장관별 분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능과 역할이 다

양화되고 규모도 커진 지방재정을 반영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복잡한 분류 방식을 적용한 것

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와의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유사한 장관별 지출을 연결 짓는다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예비비 및 기타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고, 과학기술, 농림해

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비의 합계는 산업경제비의 맥락을 잇고 있으며, 교육 및 문화관광의 

합계는 교육･문화비와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환경보호, 보건, 사회복지의 합계는 사회

복지비의 성격을 물려받았으며,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의 합계는 지역개발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오병기, 2020:97-102).

한편 지역경제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통계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있지만, 이 자

료는 1985년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본고의 지방재정지출 자료와 기간이 동일한 장기 시계열

로서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의 지역별 징수액 자료를 우선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소득 관련 국세 징수액이 지역경제 수준을 대표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정책변수의 성격이 강

하기 때문에 1985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역내총생산 자료와 동일 기간의 지방재정지출에 

대해 함께 분석하였다. 소득 관련 국세는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국세 수입 중 지역별 소

득세 및 법인세 징수액과 그 합계 금액을 활용하였고, 지역내총생산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5년 기준년가격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변수 패널을 구성한 후, 이들 자료로부터 격차 지수를 계산하

고 분석에 투입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별 국세 징수액의 격차지수는 1967년부터 2019년까지

의 15개 시･도별 국세 징수액 패널을 활용하여 GI와 CV를 계산하여 하나의 시계열 자료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변수는 각 통계 원자료를 활

용해 단일 시계열로 변환한 격차지수이다. 

모든 변수는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불변가격으로 변환하였으며, 로그 변환하여 분석

에 투입하였고 분석에는 Eviews 9.5를 활용하였다.

3. 기초분석

시계열 자료는 분석에 앞서 안정성을 검증하는데, ADF 단위근 검정이 대표적이다. 각 격차

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 소득세(GI) 및 소득+법인세(GI)만이 수준변수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지역경제 격차지수와 같이 분석할 지방재정지출 격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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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모두 수준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하에서는 요한슨공적분검정

을 추가로 실시하여, 분석 대상 격차지수 쌍(pair)에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랜

저 인과관계를 검정하도록 한다.

<표 2> 지방재정지출 및 지역경제 격차지수의 단위근 검정 결과

t통계량 확률 t통계량 확률 t통계량 확률 t통계량 확률 t통계량 확률 t통계량 확률

변수
교육문화비

(CV)

교육문화비

(GI)

산업경제비

(CV) 

산업경제비

(GI)

지역개발비

(CV)

지역개발비

(GI) 

수준 -2.253 0.192 -1.723 0.413 -1.800 0.376 -1.818 0.368 -3.190 0.026 -2.441 0.136 

1차차분 -5.158 0.000 -5.871 0.000 -9.233 0.000 -8.921 0.000 -7.467 0.000 -8.711 0.000 

총지출

(CV)

총지출

(GI)

사회복지비

(CV)

법인세

(CV) 

법인세

(GI)

소득세

(CV)

수준 -2.240 0.196 -1.730 0.410 -4.107 0.002 -1.591 0.480 -2.277 0.183 -1.330 0.609 

1차차분 -7.324 0.000 -6.079 0.000 -10.005 0.000 -7.066 0.000 -7.426 0.000 -7.024 0.000 

소득세

(GI)

소득+법인세

(CV)

소득+법인세

(GI) 

GRDP

(CV) 

GRDP

(GI)

수준 -2.808 0.064 -1.454 0.549 -2.958 0.046 -2.004 0.284 -2.410 0.147 

1차차분 -7.641 0.000 -7.229 0.000 -7.870 0.000 -5.919 0.000 -5.340 0.000 

주: 진하게 표시한(bold) 수치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4. 국세 징수액 격차지수를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

먼저 국세 징수액 격차지수와 지방재정지출 격차지수 사이의 장기적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자 한다. 각 격차지수 사이에 안정적인 공적분 관계가 형성되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비

(CV/GI)와 법인세(CV/GI), 사회복지비(CV/GI)와 소득세(CV/GI), 사회복지비(CV/GI)와 소

득+법인세(CV/GI) 사이에서만 안정적인 공적분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소득세(CV)와 지

역개발비(CV) 사이에도 10% 유의수준이긴 하지만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변수 사이에 대해 1차부터 3차까지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인과관

계 검정 시차를 1차부터 3차까지 시행한 이유는 시차 민감성을 확인하고, 두 개 시차 이상에

서 인과관계가 나타날 경우 분석 결과의 통계적 강건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소득세 징수액의 격차가 커질수록 지역개발비 격차가 커지는 관계와, 소득세 및 

소득+법인세 징수액의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복지비 격차가 커지는 관계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오병기(2021)의 분석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 오병기(202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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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순환과정에서 바그너적 인과관계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케인즈적 인과관계의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도 지역경제의 대리변수인 소득세 및 소

득+법인세 징수액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 격차가 커지는 일종의 바

그너적 인과관계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 지역내총생산을 지역경제의 대리변수로 활

용한 추가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분석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한다.

<표 3> 국세 징수액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공적분 검정 결과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법인세(CV) vs. 

교육문화비(CV)

법인세(CV) vs. 

산업경제비(CV) 

법인세(CV) vs. 

지역개발비(CV) 

법인세(CV) vs. 

총지출(CV) 

법인세(CV) vs. 

사회복지비(CV)

trace 7.694 0.499 5.468 0.757 13.049 0.113 6.302 0.660 16.777** 0.032

max-eigen 6.016 0.611 4.269 0.830 11.083 0.150 4.470 0.807 15.218** 0.035 

법인세(GI) vs. 

교육문화비(GI)

법인세(GI) vs. 

산업경제비(GI)

법인세(GI) vs. 

지역개발비(GI)

법인세(GI) vs. 

총지출(GI) 

법인세(GI) vs. 

사회복지비(GI) 

trace 10.359 0.254 7.075 0.569 10.832 0.222 6.860 0.594 17.565** 0.024

max-eigen 5.968 0.617 5.144 0.724 6.918 0.499 4.656 0.785 14.074* 0.054 

소득세(CV) vs. 

교육문화비(CV) 

소득세(CV) vs. 

산업경제비(CV) 

소득세(CV) vs. 

지역개발비(CV) 

소득세(CV) vs. 

총지출(CV) 

소득세(CV) vs. 

사회복지비(CV)

trace 8.331 0.431 9.635 0.310 13.899* 0.086 8.432 0.420 14.292* 0.075 

max-eigen 6.374 0.566 8.106 0.368 12.246 0.102 6.800 0.513 12.550* 0.092 

소득세(GI) vs. 

교육문화비(GI)

소득세(GI) vs. 

산업경제비(GI)

소득세(GI) vs. 

지역개발비(GI)

소득세(GI) vs. 

총지출(GI) 

소득세(GI) vs. 

사회복지비(GI) 

trace 8.542 0.409 9.786 0.298 12.177 0.149 9.072 0.359 18.672** 0.016 

max-eigen 6.092 0.601 7.540 0.427 7.481 0.434 5.845 0.633 14.675** 0.043 

소득+법인세(CV) 

vs. 

교육문화비(CV) 

소득+법인세(CV) 

vs. 

산업경제비(CV) 

소득+법인세(CV) 

vs. 

지역개발비(CV) 

소득+법인세(CV) 

vs. 총지출(CV) 

소득+법인세(CV) vs. 

사회복지비(CV)

trace 6.919 0.587 6.191 0.673 12.848 0.121 6.984 0.580 15.498** 0.050

max-eigen 5.552 0.671 4.983 0.744 11.378 0.136 5.360 0.696 14.272** 0.050 

소득+법인세(GI) 

vs. 

교육문화비(GI)

소득+법인세(GI) 

vs. 

산업경제비(GI)

소득+법인세(GI) 

vs. 

지역개발비(GI)

소득+법인세(GI) 

vs. 총지출(GI) 

소득+법인세(GI) vs. 

사회복지비(GI) 

trace 8.410 0.423 8.570 0.407 11.932 0.160 8.555 0.408 18.912** 0.015 

max-eigen 5.205 0.716 6.502 0.550 7.160 0.470 5.593 0.666 14.543** 0.045 

주: **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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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세 징수액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시차 1차 2차 3차

귀무가설 F통계량 확률 F통계량 확률 F통계량 확률

소득세(CV) ↛ 지역개발비(CV) 6.074** 0.017 4.135** 0.022 3.608** 0.021 

소득세(GI) ↛ 사회복지비(GI) 3.767* 0.058 0.815 0.449 1.539 0.218 

소득+법인세(GI) ↛ 사회복지비(GI) 2.845* 0.098 0.505 0.607 1.786 0.164 

주: **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5. 지역내총생산 격차지수를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

인과관계 분석에서 국세 징수액을 지역경제의 대리변수로 활용하는 것은 국세 징수액이 지

역경제변수이자 정책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석결과 해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

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60년 이상의 장기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1차

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적분 관계나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

려웠다. 이에 시계열 길이가 다소 줄어들지라도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985년부터 2019년까지 35개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공적분 검정과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적분 관계와 인과관계를 좀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적분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적분 관계를 가진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아, 두 개 이상의 시

차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만을 놓고 논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경제의 격차(CV/GI) 확대 후 지역개발비 격차(CV)와 총지출 격차(CV/GI), 

사회복지비 격차(CV/GI)가 확대되는 일종의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인

과관계는 두 개 이상의 시차에서 목격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오병기(2021)와 일맥상통

하는데,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순환과정에서는 지역경제의 성장 이후 지방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향만이 강하게 나타나며, 지역경제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지출의 격차도 확대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지출 격차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이는 사례는 

GRDP(CV)와 사회복지비(CV), GRDP(CV/GI)와 총지출(CV/GI)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었

다. 즉, 총량 수준에서 지역경제의 격차가 확대되면 지방재정지출 총액의 격차가 확대되고, 

지방재정지출 총액의 격차가 확대되면 다시 지역경제의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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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격차는 지역경제의 격차에서 상당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원자료의 인과관계 측면에서는 지역경제의 순환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두드러지고 있지만(오병기, 2021), 격차지수의 경우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지출 원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

석에서는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원자료를 가공해 격차 지수로 변환한 경

우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격차는 지역경제의 

격차와 주고받는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순환과정을 감안한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만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표 5> GRDP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공적분 검정 결과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GRDP(CV) vs. 

교육문화비(CV) 

GRDP(CV) vs. 

산업경제비(CV) 

GRDP(CV) vs. 

지역개발비(CV) 

GRDP(CV) vs. 

총지출(CV) 

GRDP(CV) vs. 

사회복지비(CV) 

trace 22.986 0.003** 14.509 0.070* 24.152 0.002** 15.885 0.044** 20.030 0.010** 

max-eigen 22.414 0.002** 9.177 0.272 19.074 0.008** 12.687 0.087* 17.437 0.015** 

GRDP(GI) vs. 

교육문화비(GI) 

GRDP(GI) vs. 

산업경제비(GI) 

GRDP(GI) vs. 

지역개발비(GI) 

GRDP(GI) vs. 

총지출(GI) 

GRDP(GI) vs. 

사회복지비(GI) 

trace 11.300 0.194 13.208 0.107 19.366 0.012** 15.322 0.053* 18.056 0.020** 

max-eigen 8.602 0.321 7.715 0.409 15.842 0.028** 12.368 0.098* 13.035 0.078* 

주: **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표 6> GRDP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시차 1차 2차 3차

귀무가설 F통계량 확률 F통계량 확률 F통계량 확률

 GRDP(CV) ↛ 지역개발비(CV) 5.625** 0.024 6.457** 0.005 4.268** 0.015 

 GRDP(CV) ↛ 총지출(CV) 4.403** 0.044 5.498** 0.010 1.230 0.320 

 GRDP(CV) ↛ 사회복지비(CV) 6.827** 0.014 6.469** 0.005 3.184** 0.041 

 GRDP(GI) ↛ 총지출(GI) 4.976** 0.033 3.737** 0.036 0.939 0.437 

 GRDP(GI) ↛ 사회복지비(GI) 4.327** 0.046 3.318* 0.051 1.906 0.154 

 총지출(CV) ↛ GRDP(CV) 3.347* 0.077 4.315** 0.023 3.657** 0.026 

 사회복지비(CV) ↛ GRDP(CV) 2.819 0.103 2.143 0.136 3.254** 0.038 

 총지출(GI) ↛ GRDP(GI) 4.813** 0.036 2.391 0.110 1.134 0.354 

주: **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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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인과관계 분석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역 간 경제력 및 재정력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3)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으로 재출범한 1995년 이후 지역 격차지수가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의 진척으로 

인해 효율성이 증대되고 지역경제도 성장하리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세출분권을 따라가

지 못하는 세입분권으로 인해 자치단체 사이의 경제적, 재정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선 두 분석을 1995년 이후로 한정하여 다시 분석하고 앞선 

전 기간 분석과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 격차가 지방재정지출 격차의 그랜저원인인 ①유형이 9개, 그 반대로 

지방재정지출 격차가 지역경제 격차의 그랜저원인인 ②유형이 6개로 나타나, 지역경제 격차

가 지방재정지출의 격차를 유발하는 인과관계의 빈도가 좀 더 많이 관찰되었다. 한편 양방향

의 인과관계 사례는 소득세(CV/GI)와 총지출(CV/GI), GRDP(CV/GI)와 총지출(CV/GI), 소

득+법인세(GI)와 총지출(GI)로 나타나 5절의 분석 결과보다 더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즉,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부터는 총량 격차지수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더 강해지고 있

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 격차가 지방재정의 격차를 유발하고, 다시 지방

재정의 격차가 지역경제의 격차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더 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제 실시가 분권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짐에도, 우리나라처럼 지역 간 격차

가 심한 지역에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3) 이에 대해 본 논문의 한 심사위원은 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대표적인 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제도는 1962년 제정, 

1969년 법정교부율 제도 도입 및 1973년 폐지, 1983년 13.27%로 부활, 1991년 포괄보조금인 지방양

여금 도입, 2005년 지방양여금 폐지 및 교부세 통합, 2006년 법정교부율 19.24%로 확대 등 매우 

다양한 연혁을 보이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도 또한 1963년 제도 도입, 1986년 기준보조율 도입, 2009년 

용도 외 사용 허가 및 보조금 반환 유예 조항 추가 등 주요한 개정 시기가 다르다(김성주･윤태섭, 2019). 

따라서 재정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변화의 분기점을 명확히 찾기 어렵다. 다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지출의 실질적 집행을 자치단체가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1995년을 분기점으로 

잡는 것이 좀 더 분석 결과의 함의를 찾기 쉬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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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995년 이후 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시차 1차 2차 3차

귀무가설 F통계량 확률 F통계량 확률 F통계량 확률

CV

① 소득+법인세 ↛ 총지출 6.937** 0.016 4.697** 0.023 2.088 0.145 

① 법인세 ↛ 총지출 5.086** 0.035 2.929* 0.079 1.950 0.165 

① 소득세 ↛ 총지출 8.026** 0.010 6.301** 0.008 1.930 0.168 

② 총지출 ↛ 소득세 0.333 0.570 3.541* 0.051 1.430 0.273 

① GRDP ↛ 지역개발비 1.184 0.289 3.905** 0.039 2.581* 0.092 

① GRDP ↛ 총지출 7.810** 0.011 7.563** 0.004 2.302 0.119 

② 총지출 ↛ GRDP 12.304** 0.002 7.378** 0.005 3.810** 0.033 

GI

① 소득+법인세 ↛ 총지출 4.032* 0.058 2.917* 0.080 1.634 0.224 

② 총지출 ↛ 소득+법인세 3.206* 0.088 5.432** 0.014 3.190* 0.054 

① 소득세 ↛ 총지출 4.724** 0.041 5.391** 0.015 2.752* 0.079 

① 소득세 ↛ 사회복지비 3.421* 0.079 2.129 0.148 2.744* 0.080 

② 총지출 ↛ 소득세 2.171 0.156 4.707** 0.023 3.299* 0.050 

② 사회복지비 ↛ 소득세 0.935 0.345 4.512** 0.026 3.469** 0.043 

① GRDP ↛ 총지출 3.566* 0.073 3.244* 0.063 1.500 0.255 

② 총지출 ↛ GRDP 5.881** 0.024 2.580 0.104 1.958 0.164 

1) **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2) 공적분검정 결과, 안정적 공적분관계를 보이는 인과관계만 제시함

3) ①은 지역경제 격차가 지방재정지출 격차의 그랜저원인인 경우, ②는 그 반대의 경우임

Ⅴ. 시사점 및 결론

지방재정 측면의 여러 구조적 문제들 중에서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국가의 재정권력 편중

과 재정분권에 집중되어 왔지만,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실제적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지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측면도 있지만, 공공선택 과정을 통해 지역 간 수평적 

재정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

역 간 경제적, 재정적 격차를 방치할 경우, 국가 경제와 재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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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분석 결과, 지역 경제의 격차가 곧 지방재정의 격차를 불러왔고, 지방재정의 격차가 

지역 경제의 격차를 가져왔으나, 지역 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의 격차를 유발하는 인과관계

가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1995년 지방자치제 재출범 이후로 한정하여 분석하면, 양

방향의 인과관계가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지역 경제의 격

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지방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하나의 정책 수단임을 인식하고, 

균형발전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고는 1차적으로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인과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지방

재정 격차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지역경제의 격

차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격차를 국세 징수액과 지역

내총생산으로 각각 달리하여 분석함에 따라 동일한 지방재정지출을 투입한 공적분검정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안정적인 공적분관계를 가진 변수 사이에 추가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았음에도,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가진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고 통합된 모형으로 분석한

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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